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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튬전지 수출장벽 “논란”
안전규제 도입 검토에 한국 일본 반대 … 수출가격 상승 우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을 검토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

역국들이 수출가격 인상 우려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 및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은 이미 2010년 3월과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 리튬전지

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운송 규제 강화안에 반대한 바 있으며 규제를 막기 위한 로비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리튬전지는 합선을 일으켜 불이 날 수 있으며 미국 당국의 실험결과 리튬전지로 발생한 불은 매우 뜨겁고

진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9월 전자기기를 싣고 가던 세계적인 물류기업 UPS의 화물기가 두바이(Dubai)에서 추락해 기장 2명

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숨지기 직전 화물칸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연기가 너무 심해 계기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보고해 리튬전지가 화재를 일으켰거나 악화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리튬전지는 휴대폰, 노트북, 의료기기, 전기자동차(EV) 배터리 등 각종 IT기기에 사용되는데 한국 등은 규

제가 강화되면 매년 수억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규제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의료기기 가격을 5% 가량 올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일본은 전지 생

산기업들이 매년 1억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교통부는 규제강화에 따라 매년 900만달러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규제안 도입을 최종 결정하는 곳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으로 OMB 관계자들은 2010년 12월 한국 및

일본 대표들과 이미 만나 관련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 러후드 교통장관은 “안전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마이클 무어 조지 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안전수요와 무역 이익의 균형을 잡기가 늘 쉽지 않다면

서 “분별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교역 대상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05>


